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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보도내용 >

□ 2026.11.03.(화) 서울경제는 ｢의무복지지출 전망 격차 52조 ‘사상 최대’」 
기사에서,

 ㅇ “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 복지 지출 규모가 국회
예산정책처 자체 전망치와 비교해 사상 최대 수준*으로 벌어”졌다고 하면서,

    * ‘26~’30년 복지의무지출 연평균 증가율: (정부) 6.9% vs. (예정처) 8.2%

5년간 누적 전망 차이: 국민연금 21조원, 고보 9.6조원, 기초연금 6.4조원 등 총 51.9조원

 ㅇ “정부가 반도체 세수 호황에 기대 2030년 총지출을 1,000조원 대로 늘리면서 
의무지출로 분류되는 복지지출은 과소 추계”하였다고 보도하였다.

< 정부입장 >

□ 정부의 복지 의무지출 중장기 전망은 ➊법령상 급여기준, ➋수급자 추이 
및 향후 수급자 전망, ➌제도 변경 사항, ➍물가 등 거시경제 전망 등을 
종합하여 추계한 사항으로, 정부가 임의로 과소 추계한 것이 아닙니다.

 ㅇ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전망은 ➊자체 거시경제 전망, ➋자체 인구변수,
➌주요 의무지출 제도 개편의 재정 영향 시나리오 등을 활용하여 독자적인 
방법으로 추계한 것으로, 양 기관 중장기 전망의 차이는 매년 발생할 
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.

중장기 의무지출 추계는 
추계 전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

정부가 복지분야 지출을 
과소 추계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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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특히, 2027년 예산안 및 2026~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편성시에는

예년에 비해 기초연금, 아동(기본)수당, 고용보험기금 등에 많은 복지제도

개편사항이 존재하여 양 기관간 향후 제도 변화 시나리오 전망에 따라

큰 재정소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,

 ㅇ 복지 의무지출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양 기관 간 격차가 확대된 측면도 

있습니다.

□ 정부는 복지 의무지출이 법정지출인만큼 매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

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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